
1

기억투쟁의 정석과 변혁적 정의를 위하여*

박세준**

국문초록

이 책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왜(Why)” 그리고 “어떻게(How)” 가능했는지, 

형제복지원을 “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피해생존자 모임은 

말할 것도 없고, 대책위원회나 언론과 방송, 기존의 연구들 모두 형제복지원 

안에서 “무엇(What)”이 벌어졌는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이 책은 특별하

다. 이 책 자체는 형제복지원의 공식기억을 위한 사회기억이다. 이 책이 기록

한 활동들은 공식기억을 위한 기억투쟁의 정석이다. 피해생존자들의 인지 

해방, 활동가로의 변화, 대책위와 관계 변화, 언론과 방송의 보도를 활용한 

과정은 광주 5 ․ 18이나 제주 4 ․ 3의 기억투쟁과 비교해도 다른 바가 없다. 

나아가 앞으로 기억투쟁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석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응보적 정의를 위한 

진실규명이다.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다. 그러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다. 이 책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 정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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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2021년 5월 27일, 2기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

실화해위원회)는 328건의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328건의 사건 

중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사건들은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들

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데는 한국사회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기존 과거사 정리의 흐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으나, 한국 

사회의 비약적인 인권감수성 발전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사건들이다. 특히 사회

로부터 강제로 배제됐던 이들이 스스로 인권을 자각하고 진실규명 촉구 활동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진실화해위원회, 2021: 2).

이들 세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는 형태다. 서산개척단은 281명이 신청한 4개의 사건이고, 선감

학원은 7개의 사건을 132명이 신청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차로 조사 

개시한 사건들 중 가장 많은 인원인 303명이 신청했고, 개별 사건 수도 

67건으로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진실화해위원

회, 2021: 6).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들 사건을 조사개시하기로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서산개척단 사건 조사결정 이유 - 서산개척단은 정부 관할 하에 관리 ․ 운영되

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단원들에 대한 강제수용, 강제노역, 강제결혼, 구타, 

감금 등 인권침해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 및 피해 규모,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조사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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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사건 조사결정 이유 - 1989년 참회소설 “아! 선감도”가 발표된 

이후 MBC 8·15특집극 ‘선감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KBS 

‘추적60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각종 언론 보도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 ‘아동 인권침해사건 연구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

이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정 이유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JTBC ‘이규

연의 스포트라이트’ 등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더라도 형제복지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진실규명이 필요해 조사 

개시함.

(진실화해위원회, 2021: 8-9)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서산개척단 사건과 나머지 두 사

건의 이유가 다르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모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언론보도를 통해 어

느 정도 사건 개요가 알려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인권침해사건 

연구보고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

사 결과보고서’와 같은 보고서가 이미 존재한 상태다. 그럼에도 진실화해

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이 두 사건은 여전히 

사회기억(social memory)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과 경험을 회상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들을 가진 주체들이나 집단들의 끊임없는 기억투쟁(the 

struggle for the memory)을 통해 선별”된다(이성우, 2011: 67). 다양

한 주체들과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사회기억이라고 한다. 다양한 

기억들의 기억투쟁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혹은 공식으로 인정받는 기

억을 공식기억(official memory)이라고 한다. 사회기억은 여럿일 수 

있으나, 공식기억은 하나다. 어떤 사회기억은 공식기억으로 남지만, 어떤 

기억들은 사회망각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공식기억만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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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집단도 있으며, 국가나 기득권층들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식기억이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득권층의 

이러한 사회망각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기억으로 남기 위해 노

력하는 것도 기억투쟁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언론보도와 학계

의 보고서는 바로 기억투쟁의 일환이다. 최근에 출간한 절멸과 갱생 

사이–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역시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회기억을 두텁게 

해주는 결과물들이다.

II. 기억투쟁의 정석으로서 형제복지원의 기억투쟁 

과정

기억투쟁에서 승리한 사회기억들은 국가의 공식기억을 바꾸기도 한

다. “불순세력의 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바뀐 광주 5 ․ 18이나 “빨갱

이폭동”에서 “평화운동”으로 바뀐 제주 4 ․ 3은 바로 기억투쟁을 통해 

사회기억을 공식기억으로 바꾼 대표 사례다.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도 

조사거리도 쌓여 있으며 화해할 일도 많이 남았지만, 이 두 기억들은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꾀함으로써 공식기억으로 전환이 가능했다. 진실

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을 조사하려는 이유 역시 사회기억

을 공식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 

두 기억 중 어느 것이 먼저 공식기억으로 전환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

만 감히 예상을 해 본다면 형제복지원 사건일 확률이 높다. 기억투쟁에서 

핵심은 기억 당사자들의 인지 해방(cognitive liberation)이다. 당사자

들만큼 기억투쟁에 강력한 주체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자로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지식인들과 활동가

들은 기억 당사자들의 인지 해방을 도와주고, 함께 투쟁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인지 해방과 지원군에 더해 형제복지원 사건은 선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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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보다 사회기억이 많이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기억으로 전환

이 빠를 것이라 예상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6년 겨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수사를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김용원 검사는 1987년 1월 원장 박인근 

포함 5명을 구속한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

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권의 은폐, 축소에 그 원인이 있다. 

사건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자 정권은 사건 해결과 대책 마련

에 고심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했다. 당시가 군부독재체제였던 만큼 사건 축소, 은폐 시도는 

노골적인 형태로 자행되었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286).

군부독재체제를 무너뜨렸던 민주화운동의 기세에 올라탔다면 이야기

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주화운동의 주체인 학생과 

지식인의 시선에는 형제복지원에 관심은 없었다. 형제복지원의 수용인들

이 부랑인이기 때문이다.

지식인집단의 주된 관심대상은 군부독재를 끝장낼 ‘변혁의 주체’, 혹은 기본

계급으로서 기층민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볼 때 부랑인은 자본가에 맞서

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하층 ‘룸펜 프롤레타리아’일 뿐이다. 

… 중략 … 민주화운동권의 관심은 체제변혁이었고 그들의 생각에는 군부독재

체제를 무너뜨려야 비로소 사회의 나머지 부문도 민주화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변혁을 위해 나머지 부문 역시 희생되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부랑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도 부차화되었다(서울대학교사회

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287-288).

수용자 당사자들 역시 민주화운동 기세에 올라탄다는 생각, 집단행동

을 통해 원장 또는 국가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 즉 인지 해방을 이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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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당사자들의 인지 해방이 이뤄진 때는 사건이 발생한 지 25년이 

지난 2012년이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였던 한종선은 이 해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2011년 일명 ‘도가니’ 사건을 목도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판단한 한종선은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영화 <콜레트럴>에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2012년 

5월 어느 날 직접 피켓을 만들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한종선은 이 ‘사건’을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내가 했던 최초

의 일이었다”고 표현한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298).

한종선의 인지 해방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관련 시위 참여를 시초로 해서 서서히 인지 해방

을 이루어 냈다. 홀로 자료를 찾아 나가면서 천천히 인지 해방을 이룬 

그와 달리 이후의 당사자들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는다. 학자

와 지식인들로 구성한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면서 피해자

모임도 만들어진다. 대책위원회와 피해생존자 모임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에 집중한다. 

이들은 다른 사회운동 등과 마찬가지로 집회, 시위, 농성 등을 진행하지만 

추모제, 증언대회 등과 같이 피해자 혹은 유족들만이 할 수 있는 사회운동 

레퍼토리들도 활용한다. … 중략 …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사회운동 레퍼토리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운동이 단시간 내에 체제를 갖추고 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한 토대가 되었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303).

이후 법제정에 난관이 부딪히면서 대책위 활동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피해생존자 모임 활동은 본격화됐다. 피해생존자들은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대책위 활동 속도에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피해생존자들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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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을 고마워하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들은 배우신 분들이고 하니까 저희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너희들이 피해자니까 너희들은 가

만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게 하는 거는 … 불만들을 가지고 있죠(서울대학교사

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306).

이런 상황에서 피해생존자 모임 활동들은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이 늘어났다. 이는 모임 구성원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대책위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따라다녔던 피해자들의 모임이었

다면 이제는 인지 해방한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면

서 대책위와 피해생존자 모임의 관계도 변했다. 

어느 순간 피해자모임이 중심에 딱 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오케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

면서 가겠습니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309).  

형제복지원의 기억투쟁은 인지 해방을 이룬 피해생존자들이 기억투쟁

에 중심에 서고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지원하는 관계로 정립됐다. 이에 

더해 언론에서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인다. 2011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최초로 다룬 이후, 2014년 3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 – 형제복지원의 진실”을 방영

했고,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겨레신문에서는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을 실었다. 2019년 2월 7일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같은 해 

12월 9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방영했

다. 2020년 부산일보는 <살아남은 형제들>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형제

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형제복지원 자료까지 망라해서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 들어서도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제1



사회통합연구 제2권 1호

8

회(4월 4일)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뤘다. 이처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회기억은 피해생존자, 학자, 지식인, 활동가, 언론들을 통해 꾸준

히 쌓여가고 있다. 거기에 투쟁의 주체인 피해생존자 모임, 이들을 지원

하는 학자, 지식인, 활동가들의 모임(대책위), 끊임없이 사건을 환기시켜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언론. 이들의 역할 분담은 기억투쟁의 정석이

라 할 수 있다. 

III. 변혁적 정의를 위한 절멸과 갱생 사이–형제

복지원의 사회학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인지 해방을 이뤄냈고, “피해생존자”가 

아닌 진실과 화해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가로서 우뚝 섰다. 

피해생존자들의 인지 해방을 도와주며 초창기 활동을 주도했던 대책위원

회는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피해생존자 모임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변했

다. 언론과 방송은 기사를 보도하고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역할을 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회기억인 동시에 공식기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말고도 

형제복지원의 진실과 화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서울대학교 형제복지원연구팀이다. 이들이 쓴 절멸과 갱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역시 사회기억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책은 피해자

모임, 대책위, 언론과 다른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는 면에

서 특별하다.1)

이 책의 특별한 면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심의 차이”다. 피해생존자

는 말할 것도 없고, 대책위원회나 언론과 방송 모두 형제복지원 안에서 

“무엇(What)”이 벌어졌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형제복지원에서 

1)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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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일들의 진실을 조사할 수 있는 법 제정과 형제복지원을 이용했던 

국가의 목적을 알기 원한다.

이 법을 통해 형제복지원을 둘러싼 폭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규명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밝히고 싶어한다. … 중략 … 또는 형제복지원

이 “규율 권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형제복지원이 정권의 기획에 어떻게 

부합했는가를, 그리고 정권이 배제하려 했던 인간형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인간형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서울대학교사회학

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10). 

그러나 절멸과 갱생 사이–형제복지원의 사회학은 이와는 다르게 접

근한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왜(Why)” 그리고 “어떻게(How)” 

가능했는지, 형제복지원을 “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러한 관심의 차이는 이 책이 다른 보고서나 학술논문 또는 회고록들과 

차별점을 갖도록 한다. 

이 책은 8장 3부로 구성이다. 1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1장은 형제복지원만을 이야기하

지 않는다. 형제복지원을 둘러싼 한국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목

도 “부랑인에 대한 사회배제적 구조”다. 이 책이 관심을 보이는, 형제복지

원 사건이 “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1장의 제목이다.

한국사회의 구조들 중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에 있는 

것들이 꽤나 많다. 사상통제, 성매매정책, 종교정책 기원은 모두 일제강

점기에 있다.2) 부랑인에 대한 사회배제 구조 역시 그 기원은 일제강점기

에 있다. “사회적 배제의 형성”을 1부 1장에 배치한 이유도 형제복지원의 

기원이 바로 일제의 부랑인 정책에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2) 사상통제에 관해서는 강성현(2012), 성매매 정책에 관해서는 박정미(2011), 종교
정책의 기원에 관해서는 박세준(2015)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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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부랑나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전염병의 통

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중략 … 낙인찍힌 집단을 도시에서 추방하거나 외딴 곳으로 격리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

지원연구팀, 2021: 56-57).

1장이 사회적 배제의 기원인 일제강점기의 이야기였다면 2장은 광복 

이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목도 “사회적 

배제의 지속과 변형”이다.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껍데기인 나라는 되찾

았지만,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 인식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답습하고 있다. 사회배제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부랑인들을 수용

하는 형제복지원의 탄생과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폭력성 높은 운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회배제를 규율정치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시각은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발전국가 시기 국가가 보여준 사회정치는 ‘규율(discipline)’과 거리가 있다. 

푸코는 프랑스 복지국가가 황금기를 막 지나는 시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기 

위해 이 개념을 활용했다. … 중략 … 이와 달리 발전국가 시기 당시 한국은 

캠페인 이상으로 구성원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다. 복지 지출은 늘 최소한으로 억제했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

지원연구팀, 2021: 65).

1장과 2장이 형제복지원과 같은 사회배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대답이라면 3장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사회적 배제

의 기술들”을 알려준다. 국가는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복지 및 건설 관계 부처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과 교정 

기관을 동원한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단순히 민간 시설사업자의 “일

부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기간 화제가 됐던 대전 성지원 사건이

나 선감학원, 광주 인화학교, 소쩍새 마을, 장항 수심원 사건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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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과 같은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현재진행형이다. 형제

복지원은 “사회배제자”들을 배제하는 구조와 배제의 기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자일 뿐이다.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와 ‘발전’에 대한 상이한 욕망이 어떻게 서로 접합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때, 수용시설에서의 노동착취와 폭력이 그저 ‘묵인’된 

것이 아니라 시설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115). 

1부가 형제복지원이 “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대답이라면, 

2부는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이 “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2부 4장은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이 “왜” 가능했는지 대한 

답이다. 4장의 제목은 “‘돈벌이’가 된 복지”로,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

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돈벌이였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인 복

지사업 중 복지가 아닌 “사업(business)”에 초점을 맞추면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부랑인은 단속, 비가시적 영역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들

이었고, 사회복지법인의 입장에서 이들은 인원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이자 시설확장, 수익기업체 운영 등에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었다. 수용자의 존재 그 자체가 경제적 자원 획득의 가장 주요한 

통로가 되었기에, 부랑인 수용시설의 운영은 일종의 유사 인신매매적 특징까

지 띠게 되었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159-160).

2부 5장은 형제복지원 운영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다. 형제복지원은 

‘자활’을 내세워 운영했다. 국가와 시설이 의미하는 ‘자활’은 경제적 독립

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실패했다. ‘자활’의 실패는 형제복지원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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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이지만 국가는 형제복지원에 대해 훌륭한 시설이라는 평가를 한다. 

이는 형제복지원과 국가가 내세우는 ‘자활’과 일반 의미의 ‘자활’의 괴리

가 있음을 알려준다.

수용시설에서 자활이란 시설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확장의 이유가 되고, 

수용자들을 노역에 동원하는 명분이 된다. 그렇기에 이 허약한 자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보다, 실적과 명분을 위해 정부와 시설이 공모할 

때 자활을 위한 재정 지원은 시설의 사익에 이용될 여지가 크다(서울대학교사

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194).

형제복지원은 운영도 운영이지만 시설 안에서의 폭력성 때문에 더 유

명해졌다. 2부 7장에서는 형제복지원의 폭력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

지에 관심을 보인다. 특히나 개신교라는 종교를 내세운 형제복지원의 

폭력은 더더욱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규율을 강제

하는 “총체적 기관”으로 형제복지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형제복지원의 규율은 왜곡이 심했고, 보상과 처벌 체계는 폭력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은 인구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결합한 규율권력의 

주요한 장치라기보다는 이 장치들의 몇몇 기술과 외양만을 빌린 유사규율권력

(pseudo-disciplinary power)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222-223).  

1, 2부가 사회구조와 형제복지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3부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형제복지원은 법인이자 시설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형제복지원에서 그들의 삶이 정상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삶을 살았다. 형제복지원

에서 정상이 아니었던 삶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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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었다. 3부 7장의 제목 “다르게 흐르는 

시간”은 형제복지원 안과 밖의 시간이 다름을 의미하며, 이들의 형제복지

원 안에서 삶을 들여다봤다. 이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이유는 여전히 형제

복지원은 우리 곁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근대사회라는 구조 속에서는 형제

복지원과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이다.

형제복지원은 더 문명화되면 사라질 야만적인 것도, 근대화 과정에서 격퇴해

야 할 전근대적인 것도 아니다. … 중략 … 이것은 근대화 · 문명화의 결과다. 

… 중략 … 총체적 기관에 수용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잘 띄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277).

8장은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에서는 형제복지원 그 이후의 삶을 추적

하는 것 역시 7장의 목적과 마찬가지다, 형제복지원과 같은 사건이 다시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바랄 뿐이다.

피해생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자존감 회복 역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유의 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여전히 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314).

IV. 나오면서  

형제복지원과 같은 과거사를 정리하는 이유는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

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화해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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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방송은 사회기억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피해생존자 활동과 대책위원회 활동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방송, 피해생존자 활동과 대책위원

회 활동으로 가능한 것은 진실규명과 보상까지다. 진실을 규명해서 가해

자는 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는 것은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일 뿐이다. 그렇다면 응보적 정의의 실현으로 충분한 것일까? 

응보적 정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와 공동

체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다. 이때 필요한 것이 화해다. 제주 4 ․ 3과 

광주 5 ․ 18도 사회기억을 공식기억으로 전환은 가능했지만, 여전히 진실

규명과 보상을 넘어 화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진실규명

과 피해보상과 같은 응보적 정의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멸과 갱생 사이–형제복지원의 사회학이 다른 차원에서 특별한 점

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과거사 정리에 있어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변혁적 

정의는 폭력이 가능했던 사회 · 문화 구조를 바꾸는 정의다. 구조를 바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사회

적 배제 구조를 바꾸자고 주장한다. 2부에서는 국가-시설-지역사회의 

사업 구조를 바꾸자고 주장한다. 3부에서는 응보와 회복을 넘어 형제복

지원과 같은 시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경계하자고 주장한다. 책 전역

에 있어 시종일관 내세우는 것이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바꾸자고 한다.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혁적 정의다. 

이 책은 공식기억을 위한 사회기억이다. 이 책이 기록한 활동들은 공식

기억을 위한 기억투쟁의 정석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응보적 정의를 위한 진실규명이다.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

가 화해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다. 

그러나 이 책이 진정 이 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현재 과거사 정리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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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꿔야함을 주장하는 데 있다.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응보적 정의에 머물러 있었던 제1기에 비

해 진일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복적 정의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이 제안

하는 정의는 회복적 정의를 넘는 변혁적 정의다. 행위자만 변해서 구조가 

변할 수 없다. 변혁적 정의는 구조의 변화까지 요구한다. 제2의 형제복지

원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2의 형제복지원이 생기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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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ook is interested in why and how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case 

was possible, and why and how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was run. The book 

is special because all of the victims' groups, task force, media and broadcasting, 

and existing studies are concerned only about what happened within the welfare 

program.

The book itself is a social memory for the official memory of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The activities recorded by this book are the standard of the struggle 

of memory for official memory. The victims' groups, task force, media and 

broadcasting of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case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Gwangju 5 ․ 18 or Jeju 4 ․ 3. Furthermore, it is a standard for those who 

want the struggle of memory in the future.

There are three things that this book says. First, it is a truth-finding for retributive 

justice. Second, it is a restorative justice for victims and perpetrators to reconcile. 

But most important thing is the third. The book proposes a transformative justice 

that can change the social structure to prevent such cases from happening again.

Keywords: Social Exclusion, Vagrant,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The Struggle 

for The Memory, Transformative Justice


